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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본 연구는 전북특별자치도를 중심으로 인구감소 현황을 진단하고, 지방정부의 저출생 대응 정책의 실태를 분석

하여 향후 인구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통계청 인구자료, 전북특별자치도 예산자료, 언론 

빅데이터를 활용한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인구구조와 정책의 흐름을 다층적으로 고찰하였다. 분석결과 전북의 인구

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특히 청년층의 유출과 학령인구 감소가 심각한 수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정책은 합계출산율 제고와 돌봄에 집중되어 있고, 청년층이나 예비부부에 대한 투자는 미흡한 실정이다. 또한 인구

정책 예산은 국비 비중이 높고, 자체사업은 가짓수는 많지만 실질적인 예산 비중은 높지 않으며, 대부분 현금･현물

지원에 집중되어 있었다. 생애주기별로는 노년층 비중이 압도적이며, 청년･중장년층에 대한 직접적 지원은 미미하

고, 다자녀 가정이나 신혼부부 등 저출생 관련 핵심 집단에 대한 지원은 매우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정책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인구구조 측면에서 일자리･주거 정책 등 청년층 유출에 대한 대응

이 요구되며,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장기적 정책이 필요하다. 둘째, 결혼 지원 및 출산･양육 지원을 늘리는 정

책의 확대가 필요하며, 현금 지원 중심 정책에서 벗어나 지역사회의 정주 여건을 출산 및 양육 친화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시급하다. 셋째, 중앙정부 공통사업 의존을 벗어나 지역 맞춤형 정책을 확대해야 하며, 저출생에 대응하는 지

역사회구조 구축이라는 큰 틀에서 전북특별자치도의 인구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주제어: 인구정책, 인구감소, 청년 인구 유출, 저출생, 전북특별자치도, 빅카인즈(BIGKinds) 분석

Ⅰ. 서론

최근 비수도권의 지방자치단체들은 경쟁적으로 저출생 대응 정책을 발굴하고 이를 통해 지역

의 인구감소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행정안전부 주관 ‘2024년 인구감소대응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충북 영동군은 <20년의 꿈으로 지방소멸에 대응하다 무지개 힐링, 충북 영동>이라

*** 이 논문은 2024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24S1A3A2A0 

6046271), 또한 2024 한국지방행정학회 동계학술대회 발표논문을 수정･보완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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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주제로 참가해 장관상을 차지했다. 이 사례의 특징은 지역 농촌 자원을 활용하는 체류형 관광

을 통해 차별화된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생활인구 유입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한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해 체험 프로그램을 추가하고, ‘2025 영동 세

계국악엑스포’를 개최해 지속적으로 풍성한 볼거리와 체험 공간을 제공하는 등 지역 활력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2024년 1월부터 ‘저출생과 전쟁’을 선포했던 경상북도는 다양한 저

출생 대응정책을 추진하면서 2024년 출생(등록)자 수가 1만 467명으로, 2023년 1만 432명(군위 제

외)보다 35명 증가하고, 합계출산율이 0.91명으로 나타나는 등 정책 추진에 따른 성과가 부분적으

로 나타나 9년 만에 출생아 수가 반등하기도 하였다(프레시안, 2025. 1. 6). 경상북도는 저출생 문

제 해결을 위해 만남부터 출산, 돌봄, 주거, 일･생활 균형, 양성평등까지 전 생애 주기 기반의 통합 

정책을 추진 중이다. 실제로 ‘청춘동아리’, ‘솔로 마을’ 등 지역공동체 중심의 만남 주선 프로그램

이 높은 매칭률을 기록하며 주목받고 있다. 또한 출산 지원으로 도서･미역･콜택시･건강관리 등 

생활 밀착형 서비스와 난임 시술비, 가임력 검사 등 실질적 의료지원을 하고 긴급돌봄, 24시간 보

육 등 맞벌이 가정 중심의 유연한 돌봄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으로 혼인 건수가 늘고 

출산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높아지는 등의 성과를 거두었다. 이 외에도 경북 영양군은 인구 감

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얀마 난민 10가족을 유치하는 ‘난민 재정착 시범사업’을 발표했는데

(MBS 뉴스, 2025. 1. 9). 이 사업은 유엔난민기구(UNHCR)와 협력하여 난민 가정에 주거지, 교육, 

일자리 등을 제공하고, 폐교를 활용해 거주 공간 문제를 해결할 계획이다. 영양군의 인구가 1973

년 7만 명에서 현재 2025년 1만 5천명 이하로 급감한 현실에서 볼 때 인구감소와 저출생에 대응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보여준다. 

현재 각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소멸과 저출생 문제를 극복하기 위하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에 대해 학술적 차원에서 특성을 비교 분석하고 정책적 함의를 제시해 주는 시

도는 더 나은 정책 수립을 위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기존 연구들을 보면 저출생 대응 정책의 

지역별 차이와 변동성, 중앙정부 중심의 획일적 접근의 한계를 지적하면서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

춤형 대응의 필요성을 강조하거나(박민근, 2024; 우주현 외, 2023), 단순한 출산 장려에서 벗어나 

교육･문화･주거･일자리 등 복합 요인에 기반한 종합적 정책으로 전환되어야 하고,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장기적 관점의 정책 운영이 중요하다(이소영 외, 2024; 최경화 외, 2021; 김수정, 2019; 우

해봉, 2018)는 점을 부각하는 연구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또한 지방 청년 인구 유출은 교육과 취

업 기회의 부족에 따른 구조적 문제로, 지역대학 졸업생의 수도권 정착이 인구 감소를 가속화하는 

핵심 요인으로 분석되기도 한다(김기승 외, 2013). 이러한 선행연구들은 정책의 지역별 차이나 실

행 맥락을 분석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어 정책 효과에 대한 정량적 평가나 수혜자의 체감도를 확

인하는 것에는 이르지 못했다. 또한, 장기적 인구 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적 계획보다는 

단기 대응 중심의 분석에 그쳤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인구감소 실태와 인구정

책의 내용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그를 통해 지속가능한 정책을 제시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한편, 전북특별자치도는 2016년부터 사망자수가 출생아 수를 초과하는 자연적 인구감소가 시

작되었다. 도내 시군 14개 중 13개 시군이 소멸 위험지역(한국고용정보원, ’23.2기준)에 해당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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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군산･익산(관심지역)･완주를 제외한 도내 10개 시･군은 인구감소지역(행안부, ‘21.10)으로 

지정되었다. 이러한 실정에서 중장기 전라북도 인구정책 종합계획을 수립해 시행하는 것은 중요

한 의미를 가지며 이를 통해 전북특별자치도의 실정에 맞게 저출생, 고령화, 인구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인구정책을 발굴하고 집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연구는 전북특별자치도

의 인구감소 경향과 인구감소 대응을 위한 정책현황을 고찰하고, 지역의 주요 언론들의 쟁점을 분

석해 지방정부가 지향해야 할 인구감소 대응전략 방안을 모색하고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는데 목

적을 둔다.

Ⅱ. 이론적 논의

1. 인구정책에 대한 개념적 논의

초저출산 현상이 심화됨에 따라 정부의 인구정책 수립에는 사회과학, 인문학 등을 아우르는 포

괄적인 접근이 요구되며, 출산율 증가를 위해 지역의 도시 계획, 부동산, 사회복지, 교육 등 모든 분

야에서 출생지향적 인구정책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추진해야 힐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한국의 

저출생 대응 인구정책은 2003년 참여정부 시기에 기틀이 마련되었으며, 같은 해 10월 대통령 직속 

사회통합기획단 내에 인구고령사회대책팀이 설치되면서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했다(저출산고

령사회위원회, 2023). 이후 2004년 2월에는 대통령 직속으로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가 출범하

였으며, 2005년 5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이 제정 및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설

립된 뒤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법적 근거를 토대로 저출산 정책을 시행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당

시에는 정책의 통일성이 부족했고, 국가 차원의 주무부서가 명확히 정립되지 않은 상태였다. 이후 

정부는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06-2010), 제2차(2011-2015), 제3차(2016-2020), 제3차 

수정계획(2016-2020), 그리고 제4차 기본계획(2021-2025)을 수립해 지속적으로 정책을 보완해 왔

다. 또한, 2017년에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위촉위원을 확대하고, 부위원장 

및 사무처를 신설하면서 정책 추진 체계를 보다 강화하였다(박민근 외, 2024: 223-224). 이처럼 지

난 20년간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은 강화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지만, 한국의 저출산 인구정책

은 아직 정책적 우선순위가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이는 지방정부에서도 마찬가지로 보인다. 

인구정책의 사례를 분석할 때 대표적으로 프랑스의 사례가 자주 언급되는데, 프랑스의 출산정

책과 관련하여 Chesnais(1996)는 이상적인 자녀 수와 실제 자녀 수 간의 격차를 국가정책의 실패

로 해석하며, 프랑스가 상당한 예산을 가족정책에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영국보다 그 격차가 크

다는 점에서 정책의 효과성이 낮다고 보았다. 반면, Dumont와 Descroix(1988)는 프랑스의 출산율

이 벨기에와 독일보다 높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했으며, Ekert-Jaff(1986) 역시 가족 혜택 정

책이 출산율을 소폭 증가시킨다고 보고했다. Finch와 Bradshaw(2003)는 다양한 현금 지원과 세금 

감면 정책이 빈곤층의 출산율에는 영향을 미쳤지만, 다자녀 가구에는 유의미한 변화를 주지 않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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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분석했다. 또한, Castles(2003)의 연구에서는 현금 지원이 출산율 증가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

으나, 일과 가정의 양립을 돕는 정책이 효과적임을 확인했다(박민근 외, 2024: 223-224). 

한국에서도 자녀 수에 따른 정책 효과의 차이가 존재하며, 국가의 정책과 개인의 출산 행태 간 

인식 차이가 있음을 지적하는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다. 이러한 선행연구들은 국가 정책이 출산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려 했으나, 분석 대상에 따라 상이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김

한나 외(2025)는 한국의 지방 인구정책 문제와 대안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면서 출산 장려 중심의 

일률적인 정책에서 벗어나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한 다양한 인구정책으로의 전환이 절실하다고 주

장한다. 즉, 지역별 인구변동의 원인과 속도를 고려한 맞춤형 정책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중앙

정부의 정책을 답습하는 획일적인 방식이 지속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논의는 결국 지

방정부의 인구정책이 출산율 감소를 단순히 완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지역의 미래를 예

측하고 변화에 적응하거나 직접 기획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점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논의들을 토대로 지방정부 인구정책을 정의하면 지방자치단체 인구정책은 지역 내 인

구 변화에 대응하고,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수립･시행되는 정책을 의미한다

고 볼 수 있다. 이는 출산율 저하, 고령화, 청년층 유출, 인구 불균형 등 다양한 인구 관련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되며, 궁극적으로는 지역 사회의 활력과 안정성을 유지하려는 목적을 가진다. 

이와 같은 지방자치단체 인구정책은 단순히 인구를 늘리는 수단이 아니라, 인구 변화를 종합적으

로 분석하고 지역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포괄적 정책이어야 하며, 정책의 방향성, 목표, 수

단 모두가 지역 실정에 맞게 설계되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하다.

2.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인구정책 추진 경향

1) 중앙정부 저출생 5대 핵심 분야별 정책 주요 내용

중앙정부는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중심으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

고 있다.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임기 2년으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23조 및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25인 내외로 구성되며, ① 저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

에 대비한 중･장기 인구구조의 분석과 사회경제적 변화전망에 관한 사항 ②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의 중･장기 정책목표와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③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④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⑤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의 조정 및 평가에 관한 사항 ⑥ 그 밖에 저출산･고령사회정책에 관한 중

요사항으로서 제5항의 간사위원이 부의하는 사항 등을 논의한다. 윤석열 정부 저술산 정책의 주

요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시간제 보육기관을 2315개 반으로 확대하고, 아이돌봄 지원 가구를 11만 명으로 늘렸으며, 두 

자녀 이상 가구에 본인 부담 비용 10%를 추가 지원하는 등 돌봄수당을 인상하였다. 다문화가족 지

원을 강화하고, 늘봄학교를 17개 시･도로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육아휴직 급여 기간을 1년 

6개월로 연장하고, 부모 모두 육아휴직 시 추가 급여를 6개월로 확대하는 등 근로 지원 정책을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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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하였다. 중소기업 근로자의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기간을 10일로 늘리고, 대체인력뱅크를 5곳

으로 확대하였다.

가족 친화적인 주거 서비스도 강화되어 신생아 출산 가구에 연 7만 가구 규모의 주택을 특별 공급

하고, 신생아 특례대출은 시중 금리보다 1~3% 낮은 금리로 제공된다. 청약제도는 맞벌이 가구 소득 

기준을 상향하고, 부부가 개별 신청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다. 양육비용 부담 경감을 위해 부모급여

를 인상하고, 첫 만남 이용권 지원금을 확대했으며, 자녀장려금과 자녀세액공제도 증액했다.

건강한 아이와 행복한 부모를 위한 정책도 확대되었는데 남녀 생식 건강 검진비와 냉동 난자 사

용 비용을 지원하였다. 난임가구에 대한 출산 지원을 강화하고, 고위험 임신부와 미숙아･선천성

이상아에 대한 의료비 지원 기간을 24개월로 연장했다. 난임치료 휴가는 6일로 늘리고, 2세 미만 

영유아의 입원진료비 본인부담금을 면제하였다.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와 어린이공공전문진료센

터를 확대하고, 달빛어린이병원 45곳을 신규 설립하였다(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2023).

이러한 내용을 살펴보면 중앙정부가 저출산 문제와 관련된 다양한 정책을 통해 국가의 인구 문

제를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여준다. 정책의 주요 목표는 출산을 장려하고, 일하는 부모를 지원하

며, 가족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결국, 윤석열 정부의 정책은 출산율 증가와 저출산 문

제 해결을 목표로 하여, 부모와 가정이 자녀 양육을 보다 수월하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향으

로 설정되었다고 볼 수 있다.

2) 전북특별자치도 인구정책 추진 경과

전라북도는 인구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여러 중요한 제도적 및 정책적 조치를 시행

해 왔다. 2019년 1월에는 대도약정책기획단 내에 인구정책팀을 신설하여, 인구정책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또한, 2018년 12월에는 전라북도의 인구정책 종합대책 및 시

행계획을 수립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인구정책 전략을 제시하고, 전라북도형 인구정책의 방향성

을 설정했다. 이와 함께, 전북특별자치도의 인구정책 기본조례를 2019년 2월에 제정하고 개정하

며, 도내 인구정책의 종합적인 방향 설정과 인구교육 관련 사항을 규정하였다. 또한, 2020년 7월

에는 인구 감소 시군에 대한 재정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치를 추가하였다. 2023년 3월에는 

전북특별자치도의 인구정책 민관위원회를 재구성하고 운영함으로써, 인구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

을 자문, 심의 및 조정할 수 있는 기구를 강화하였다. 2021년 12월에는 출향 도민 및 지역 연고자

와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인구 유입을 촉진하기 위한 전북사랑도민 제도를 근거 마련하기 위한 조

례를 제정했다. 또한, 2023년 5월에는 제2차 인구정책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저출산 및 인구 감소 

문제에 대응하는 중장기 인구정책 마스터플랜을 제시하고, 2023년 인구정책 시행계획을 수립하였

다(전북특별자치도 내부자료, 2025). 이와 같은 일련의 노력들은 전라북도의 인구 문제 해결을 위

한 종합적인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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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선행연구 검토

인구 감소로 인해 사회･경제적 문제가 심화되고 있으나, 현재 시행되고 있는 인구정책은 이에 

대한 효과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기존 연구들은 저출생 대응 정책에 대해 서로 다

른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으며, 이는 정책이 정치적 결정에 크게 영향을 받아 지역별로 다양한 방

식으로 시행되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일부 지역에서는 다자녀 가구를 위한 무상 

우유 지원이 중단되거나 출산장려금이 축소 또는 폐지되는 등의 변화가 발생했다. 이러한 정책 변

동성이 높아짐에 따라, 인구정책의 실효성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 연구

는 지방정부의 인구정책을 고찰하여 그 특성을 분석해 보고 시사점을 도출하는데 연구의 초점이 

있는 바, 기존의 연구들을 고찰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책 변동성과 지역별 차이의 고려에 대한 논의들이 있다(박민근, 2024; 우주현 외, 2023). 

박민근 외(2024)는 한국의 중앙 및 지방정부가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행했으

나, 지역별 정책 방향과 시행 시기의 차이로 인해 효과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연구에서는 정책조합(policy bundles) 관점에서 저출생 대응 정책의 효과를 분석했으며, 저출생 관

련 조례 제정 및 강화, 출산장려금 지급 등의 정책이 조출산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

를 도출했다. 또한, 특정 지역의 조출산율이 인접 지역에도 영향을 미치는 공간효과가 확인되어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과 포괄적 인구영향평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가족 형태 변화, 

경제 위기, 부동산 가격 상승 등의 사회경제적 요인이 출산율에 영향을 미치므로, 유연한 정책 대

응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연구는 저출생 대응 정책을 단순히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적 특

성과 다양한 영향을 고려한 정책적 접근이 중요함을 시사한다. 다만, 그들의 연구는 실제 수혜자

의 체감도나 정책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평가가 부족하며, 정량적 효과 분석이 조출산율에 국한되

어 있다는 점에서 정책 전반의 통합적 효과를 판단하기 어렵다고 볼 수 있다. 우주현 외(2023)는 

한국의 인구 감소와 고령화 문제를 배경으로 인구정책의 현황을 분석하고, 개선 방향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연구에서는 정부의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경제적, 

법･제도적, 교육･문화적 측면에서 인구정책을 검토했으며, 특히 교육과 문화적 지원이 미흡하다

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정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서는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 인구교육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강조했다. 인구교육과 정책 간에는 지속적인 상호작

용이 필요하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논의와 발전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인구정책의 

성공을 위해 교육을 강화하고,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

다. 이러한 선행연구는 교육･문화 측면의 중요성과 공감대 형성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으나, 구체적

인 실행 전략이나 평가 지표 제시가 미흡하며, 국민 인식 변화가 실제 출산행동으로 어떻게 연결

되는지에 대한 실증적 연계 분석이 부족하다는 한계가 있다. 

둘째, 출산장려 중심 정책에서 지역 맞춤형 인구정책으로 전환이 필요하다는 시각이다(이소영 

외, 2024; 최경화 외, 2021; 김수정, 2019; 우해봉, 2018). 먼저 이소영 외(2024)는 2024년 인구정책

의 전망과 과제를 통해 결혼, 출산, 양육이 행복한 선택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저출생 대응 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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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 가능 사회기반을 구축하여 세대가 공존하며 초고령화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정책을 체계적

으로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김한나 외(2020)는 한국의 지방자치단체들이 지역별 맥락과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매우 유사한 형태의 출산 장려 중심의 인구정책을 시행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대부분의 정책이 금전적 지원에 집중되어 있으며, 지역별로 그 내용에 일부 차이가 있지만 

기본적인 방향은 거의 동일하다. 그러나 인구 변동은 지역마다 원인과 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지

방정부는 지역 여건을 반영한 맞춤형 인구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점을 주장한다. 이 연구는 출

산 중심의 정책을 비판하며, 단순한 ‘완화’ 대응을 넘어 인구변화에 대한 ‘적응’과 미래를 위한 ‘계

획’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김수정(2019)는 한국의 인구정책이 여전히 국가주의적 관점을 유지하

고 있으며, 출산율 제고를 목표로 개인에 대한 통제와 개입을 당연시하는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특히, 정책이 단기적인 해결책에 집중되고 있어 인구변화의 근본적 원인을 고려하지 못하며, 출산

율 증가가 국가 경쟁력 강화로 직결되는지에 대한 논의가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이에 더해 인구정

책의 방향을 기혼 여성 중심에서 벗어나 보다 폭넓은 대상을 고려해야 하며, 출산장려정책의 한계

를 인정하고 적극적인 이주민 정책 및 노동생산성 향상을 위한 정책이 병행될 필요가 있음을 강조

하였다. 우해봉(2018)은 한국 사회가 빠른 경제성장을 이루는 동안 인구정책 또한 복잡한 사회구

조 속에서 변화해 왔으며, 단기적인 출산율 증가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

다고 주장했다. 또한 기존의 성장 중심적 접근이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으며, 이를 

근본적으로 완화하기 위해 국제적 인구정책 패러다임 전환을 반영한 정책 방향이 중요하며, 여성

과 아동･청소년 등 사회적 지원이 부족했던 집단에 대한 우선적 정책 고려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

조하였다. 최경화 외(2021)는 경상북도가 지방소멸 고위험지역에 속할 정도로 인구 유출이 심각하

며, 특히 청년 여성의 유출이 두드러지다고 보고했다. 또한 중앙정부 중심의 출산율 제고 정책에

서 벗어나, 지역 간 인구 불균형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인구정책이 전환될 필요가 있음을 주장했

다. 이를 위해 지방분권 강화와 수도권 집중 완화가 선결되어야 하며, 기존 정책에서 단순한 대상

화에 그쳤던 청년 여성과 노인을 지역 활성화의 주체로 재정립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정리하면 선행연구들은 두 가지 측면에서 지방정부가 특색 있는 저출생 대응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첫째, 정책 변동성과 지역별 차이의 고려 필요성이다. 현행 인구정책

은 정치적 변화에 따라 지역별로 다양한 방식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정책의 방향성이 자주 바뀌어 

장기적인 효과를 평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다자녀 무상 우유 지원이 중단되거

나 출산장려금이 축소･폐지되는 등 정책이 일관성 없이 운영되고 있다. 따라서, 지방정부는 지역

별 인구 구조와 사회･경제적 특성을 고려하여 지속 가능하고 일관된 맞춤형 정책을 수립할 필요

가 있다. 둘째, 출산장려 중심 정책에서 지역 맞춤형 인구정책으로 전환이 필요하다. 대다수 지방

자치단체는 합계출산율 증가를 목표로 현금성 지원 정책에 집중하고 있으나, 이는 획일적이고 실

효성을 담보하지 못한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지역별 인구 감소 원인과 변동 속도가 다르므로, 

지방정부는 단순한 합계출산율 제고가 아닌 지역의 인구 유지와 활성화를 목표로 한 정책을 마련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지방 청년의 유출을 막기 위한 교육･일자리 연계 정책을 강화하고, 청년여성

과 노인을 지역 경제의 주체로 삼아 지역 특성에 맞춘 종합적인 인구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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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분석체계

이 연구는 전북특별자치도의 인구감소 경향과 인구감소 대응을 위한 정책현황을 고찰하고, 지

역의 주요 언론들의 쟁점을 분석함으로써 지방정부가 지향해야 할 인구감소 대응전략 방안을 모

색해 보는데 연구의 초점을 두고 있다. 기존 연구들을 보면 지방정부 인구문제와 정책은 지역의 

현황을 중심으로 연구가 수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이 연구는 지역현황과 저출산 정책 키워드를 중

심으로 한국언론진흥재단에 속한 전북특별자치도내 주요 언론인 전북일보, 전북도민일보, 전라일

보의 2010년 이후의 기사를 중심으로 네트워크 분석을 수행하였다. 빅카인즈 분석은 지역내 저출

생 추이와 정책 변화를 파악하고, 지역사회의 담론 구조의 변화 양상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지역현황은 측정변인으로 인구, 저출산 원인, 인구정책 및 예산을 중심으로 고

찰하고자 하며, 세부적인 요인으로 인구는 인구변동, 인구구조 추이, 합계출산율 요인을, 저출생 

원인은 인구학적 원인, 사회경제적 원인 등의 요인을, 인구정책 및 예산은 부문별 사업과 세부사

업별 예산 둥을 중심으로 지역 인구실태 분석을 수행하였다. 

저출생 정책 빅데이터 분석은 연도별 기사 추이, 중심어, 연관어 등을 중심으로 분석을 수행함

으로써 지방정부 인구정책의 특성을 분석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해 보고자 한다. 이러한 분석

방법은 지역의 저출생 이슈 및 정책의 변화와 흐름을 이해를 높이는 함의를 도출할 수 있을 것으

로 사료된다.

<그림 1> 분석체계

분석 국면 측정 변인 세부 측정 변수

ð
인구정책 

방 향
지역현황

인구 인구변동인구구조 추이합계출산울
저출생 원인 인구학적 원인사회경제적 원인인구이동

인구정책 및 예산 부문별 사업세부 사업별 예산 비중
저출생 정책 

빅데이터 분석
연도별 기사 추이 

중심어 
연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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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전북특별자치도 인구정책 사례 분석

1. 지역현황 분석

1) 인구현황

(1) 전북특별자치도 및 시･군별 인구 변동 추이

전북특별자치도 인구는 2001년 201만명, 2003년 195만명, 2013년 187만명, 2018년 184만명에

서 2023년 175만명으로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다. 즉, 2000년대 초에 급격하게 감소하였고, 2010년

대 후반에는 점차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림 2> 전북특별자치도 인구 변동 추이(2001~2023)

자료: 통계청 주민등록인구 현황(2024)

시군별 인구추이를 보면 2018~2023년 시점에 전북특별자치도 14개 시･군 중 완주군만 인구가 

증가하고 나머지 13개 시군에서는 감소하고 있다.

〈표 1〉 전북특별자치도 시･군별 인구변동 추이
(단위: 명)

행정구역
인구(명) 인구증감(명)

2013 2018 2023 2013-2018 2018~2023

전북특별자치도 1,872,965 1,836,832 1,754,757 -36,133 -82,075

전주시 650,082 651,091 642,727 1,009 -8,364

군산시 278,319 272,645 259,980 -5,674 -12,665

익산시 306,539 294,062 270,036 -12,477 -24,026

정읍시 118,328 112,169 103,620 -6,159 -8,549

남원시 86,460 82,554 76,781 -3,906 -5,773

김제시 91,218 85,331 81,430 -5,887 -3,901

완주군 86,978 94,444 97,827 7,466 3,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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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통계청 주민등록인구 현황(2024)

(2) 인구구조 추이

2011년부터 2023년 사이에 전북특별자치도의 유소년인구(0~14세) 비율은 2011년 15.4%에서 

2023년 10.4%로 5%p, 생산가능인구(15~64세) 비율은 69.0%에서 65.5%로 3.5%p 각각 감소하였다. 

반면 노인인구(65세 이상) 비율은 동 기간 15.6%에서 24.1%로 8.5%p 증가하고 있어 인구감소 억제 

혹은 인구확대 전략을 통해 지역의 성장잠재력을 확보해 나가는 것이 지역의 가장 중요한 정책이 

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표 2〉 인구구조 추이
(단위: %)

연도
전북특별자치도

전체 유소년인구 생산가능인구 노인인구

2011 100.0 15.4 69.0 15.6 

2012 100.0 14.9 68.8 16.2 

2013 100.0 14.5 68.8 16.7 

2014 100.0 14.0 68.7 17.2 

2015 100.0 13.5 68.6 17.8 

2016 100.0 13.1 68.6 18.3 

2017 100.0 12.8 68.3 18.9 

2018 100.0 12.4 68.1 19.5 

2019 100.0 12.1 67.5 20.4 

2020 100.0 11.7 66.9 21.4 

2021 100.0 11.4 66.4 22.3 

2022 100.0 10.9 65.9 23.2 

2023 100.0 10.4 65.5 24.1

자료: 통계청 주민등록인구 현황(2024)

(3) 합계 출산율

전북특별자치도의 합계출산율은 2000년 1.60명에서 2022년 0.82명으로 0.78명으로 감소 하고 

있다. 출생아 수는 2000년 25.2천명에서 2022년 7천명으로 같은 기간 18.2천명(72.2%)이 감소하였

다(통계청, 2024). 

진안군 26,703 25,963 24,465 -740 -1,498

무주군 25,398 24,589 23,251 -809 -1,338

장수군 23,243 23,221 20,983 -22 -2,238

임실군 29,739 30,072 25,956 333 -4,116

순창군 30,272 29,209 26,764 -1,063 -2,445

고창군 60,522 57,041 51,750 -3,481 -5,291

부안군 59,164 54,441 49,187 -4,723 -5,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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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저출산 원인

(1) 인구학적 원인

합계출산율 감소의 원인은 늦은 결혼과 청년층의 결혼 기피가 주요 요인이다. 실제로 초혼연령

은 2000년 27.2세, 2015년 31세, 2022년 32.3세로 2000년 대비 5.1세가 증가하였다. 혼인건수는 

2000년 11.3천건, 2010년 10.5천건, 2022년 5.3천건으로 2010년에 비해 5.2천건이 줄었다(통계청, 

2024). 

(2) 사회경제적 원인

｢전북특별자치도 인구정책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20대~40대 출산 영향 요인으로 일자리 

23.2%, 보육･돌봄서비스 지원 22.2%, 주거 안정 22.1%, 출산･양육비 지원 17.9%, 일가정양립 

11.0%, 난임치료 지원 2.6% 순으로 나타났다. 유배우 여성(20대~40대)의 계획 자녀수는 일자리, 직

업, 주거, 문화･여가 등 사회구조적 요인과 보육돌봄, 출산양육비, 일･가정양립 등 지원에 의해 영

향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전북특별자치도 유배우 여성(20~49세)의 계획 자녀수 결정요인(2022)

구분 사회구조적 요인(거시적) 정책적 요인(미시적)

계획 자녀수
일자리, 직업(관리직, 사무직), 주택(무상), 

인프라(문화･여가)
보육돌봄서비스 지원, 출산･양육비 지원, 

일가정양립 지원

자료: 인구정책 종합계획 연구용역에서 실시한 ｢전북특별자치도 인구정책실태조사｣의 결과임

(3) 인구이동

연령별로 타시도 순유출은 20대 초반(교육), 20대 후반~30대 초반(일자리･주거), 30대 후반(일자

리･주거, 자녀교육), 75세 이상(치료, 요양 목적)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타시도 전출은 홀

로(90.0%), 2인 동반(6.0%), 3인 동반(2.4%) 등의 순이었으며, 순유출인구는 주로 20대로 교육, 직업 

등을 이유로 홀로 이동하는 경향이 높고 자녀를 동반한 가족단위 이동은 소수에 불과한 것으로 나

타났다(통계청, 2024). 

3) 인구정책 및 예산 분석

(1) 부문별 사업 분석

고령사회구축 예산이 전체 2조 9천억 중 1조 8천억으로 62.5%를 차지하고 있다. 사업비를 보면 

전체 예산 중 국비가 63%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방비는 34.2%, 기타 2.8%를 차지하고 있다. 

저출생을 극복하기 위해 인구구조 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예산은 2.7%로 분류되고 있다. 다만, 

저출생 사회구조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혼재된 현재의 분류방식을 탈피하여 정책과 

예산을 재분류화하고 방향성을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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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저출산 정책 부문별 사업 분석

구분 과제수 계 국비 지방비 기타

계 419 2,862,742 1,804,867 980,814 77,061 

1.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 조성 229 876,936 459,431 373,621 43,884 

 1-1. 모두가 누리는 워라벨 16 5,587 0 5,587 0 

 1-2. 성평등하게 일할 수 있는 사회 9 2,332 0 2,291.4 41 

 1-3. 아동돌봄의 사회적 책임 강화 83 398,883 158,238 196,819.6 43,825 

 1-4. 아동기본권의 보편적 보장 53 442,967 290,253 152,695.6 18 

 1-5. 생애 전반 성･재생산권 보장 68 27,167 10,940 16,227.4 0 

2. 건강하고 능동적인 고령사회 구축 50 1,789,577 1,292,787 496,748 42 

 2-1. 소득공백 없는 노후생활보장체계 9 1,570,903 1,242,333 328,570 0 

 2-2. 예방적 보건･의료서비스 확충 13 15,570 1,839 13,731 0 

 2-3. 지역사회 계속 거주를 위한 통합적 돌봄 19 163,841 47,865 115,976 0 

 2-4. 고령친화적 주거환경 조성 8 39,247 750 38,455 42 

 2-5. 존엄한 삶의 마무리 지원 1 16 0 16 0 

3. 모두의 역량이 고루 발휘되는 사회 96 119,371 8,757 78,885 31,729 

 3-1. 미래 역량을 갖춘 창의적 인재 육성 8 39,546 1,000 10,878 27,668 

 3-2. 평생교육 및 직업훈련 강화 7 4,230 0 1,920 2,310 

 3-3. 청년기 삶의 기반 강화 74 66,249 2,500 61,997 1,751 

 3-4. 여성의 경력유지 및 성장기반 강화 3 5,625 4,346 1,279 0 

 3-5. 신중년의 품격있고 활기찬 일･사회참여 4 3,722 911 2,811 0 

4.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적응 44 76,858 43,892 31,560 1,406 

 4-1. 다양한 가족의 제도적 수용 26 59,799 35,645 24,154 0 

 4-2. 연령통합적 사회 준비 6 58 0 58 0 

 4-3. 전 국민 사회안전망 강화 0 0 0 0 0 

 4-4. 지역상생 기반 구축 10 10,968 5,230 4,332 1,406 

 4-5. 고령친화경제로의 도약 2 6,033 3,017 3,016 0 

출처: 전북특별자치도 내부자료(2025)

한편, 자치단체마다 저출생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특화된 정책들이 요구된다. 전북특별자치도

의 경우 자체사업 예산을 보면 2023년 4,723억, 2025년 4,353억, 2026년 4,300억, 2027년 3,814억, 

2028년 3,807억 등으로 점차 감소를 하는 추세이다. 전북특별자치도의 저출생 문제를 극복하기 위

해서는 획기적인 예산 투입이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해 볼 때 재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 특히 아

동 돌봄과 노인 돌봄 예산 비중이 2023년 60.3%, 2028년 59.3%로 나타나 매우 높은 비중을 차지하

고 있다. 청년기 삶의 기반을 강화하거나 청년일자리 창출 및 주거 등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자

체예산 확보 비중을 늘려나갈 필요가 있다. 특히 저출산 고령화가 함께 사업예산이 편성됨으로써 

저출생에 특화된 사업이나 예산 등을 쉽게 파악하기 어려운 구조적 문제점도 드러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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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자체사업 연도별 투자 계획
(단위: 백만원)

　구분 2023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계 472,316 435,270 430,757 381,391 380,669

1.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 조성 148,063 157,307 157,307 157,317 157,365

 1-1. 모두가 누리는 워라벨 5,313 5,587 5,588 5,589 5,590

 1-2. 성평등하게 일할 수 있는 사회 2,132 2,334 2,336 2,338 2,340

 1-3. 아동돌봄의 사회적 책임 강화 126,550 135,854 135,871 135,897 135,915

 1-4. 아동기본권의 보편적 보장 9,121 9,974 9,959 9,945 9,931

 1-5. 생애 전반 성･재생산권 보장 4,946 3,558 3,553 3,548 3,589

2. 건강하고 능동적인 고령사회 구축 213,323 146,276 147,117 145,278 145,864

 2-1. 소득공백 없는 노후생활보장체계 5,783 6,388 6,408 6,268 6,278

 2-2. 예방적 보건･의료서비스 확충 11,783 12,277 12,497 12,359 12,524

 2-3. 지역사회 계속 거주를 위한 통합적 돌봄 158,093 89,732 89,822 89,911 90,004

 2-4. 고령친화적 주거환경 조성 37,648 37,863 38,374 36,724 37,042

 2-5. 존엄한 삶의 마무리 지원 16 16 16 16 16

3. 모두의 역량이 고루 발휘되는 사회 99,861 121,337 115,982 68,445 67,089

 3-1. 미래 역량을 갖춘 창의적 인재 육성 36,858 36,846 36,846 36,846 36,846

 3-2. 평생교육 및 직업훈련 강화 4,300 4,244 4,244 4,254 4,254

 3-3. 청년기 삶의 기반 강화 56,805 80,227 74,872 27,323 25,966

 3-4. 여성의 경력유지 및 성장기반 강화 51 20 21 22 23

 3-5. 신중년의 품격있고 활기찬 일･사회참여 1,848 0 0 0 0

4.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적응 11,069 10,351 10,351 10,351 10,351

 4-1. 다양한 가족의 제도적 수용 10,835 9,957 9,957 9,957 9,957

 4-2. 연령통합적 사회 준비 30 43 43 43 43

 4-3. 전 국민 사회안전망 강화 0 0 0 0 0

 4-4. 지역상생 기반 구축 204 351 351 351 351

 4-5. 고령친화경제로의 도약 0 0 0 0 0

출처: 전북특별자치도 내부자료(2025)

2) 세부 사업별 예산 비중 분석

(1) 공통사업/자체사업 현황

전북특별자치도 인구정책 관련 공통사업과 자체사업 비중을 살펴보면 전체 419건 중 341건이 

자체사업으로 81.4%를 보여주고 있다. 예산비중을 보면 전체 2조 8,627억 중 자체사업 예산이 

4,277억원으로 14.9%를 차지하고 있는 바, 지역특화 사업의 비중이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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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공통사업/자체사업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전체 공통사업 (비율, %) 자체사업 (비율, %)

과제 수 419 78 18.6 341 81.4 

예산 2,862,742 2,434,998 85.1 427,744 14.9 

출처: 전북특별자치도 내부자료(2025)

(2) 예산사업 대비 비예산사업

전체 사업 419건 중 자체사업의 예산사업 비중은 341건 중 318건으로 94.3%이며, 공통사업은 

78건 중 77건으로 98.7%를 차지하고 있다. 

<표 7> 예산사업 대비 비예산사업 비중
(단위: 건, %)

구분 전체 예산사업 (비율,%) 비예산사업 (비율,%)

전체 419 395 94.3 24 5.7 

공통 78 77 98.7 1 1.3 

자체 341 318 93.3 23 6.7 

출처: 전북특별자치도 내부자료(2025)

(3) 생애 주기별 사업예산 비중

생애주기별 사업예산 비중을 보면 전체 2조 8,627억 중 노인 분야가 62.7%로 가장 높으며, 영유

아 19.4%, 아동/청소년 11.0%, 청년 2.9%, 중장년 0.2%, 기타 3.9%를 차지하고 있다. 자체사업 부문

을 보면 4,277억 중 노년 34.1%, 영유아 25.6%, 아동/청소년 15.2%, 청년 15.4% 등의 비중을 보인

다. 이러한 분포는 선거에서 영향력이 높고, 기초연금 확대 등 급격한 고령화에 따른 노인예산 비

중 확대 등으로 사회복지 분야 중 노인예산 비중이 높아진데 연유한 것으로 분석된다, 따라서 현

재 인구소멸 문제에 대한 해결을 위해 상당수 지방자치단체가 청년정책과 예산 비중을 확대해 나

가고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 저출생 문제의 근본적 해결과 저출생 패러다임의 변화를 가져오기 위

해서는 청년 관련 예산비중을 더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 

<표 8> 생애 주기별 사업예산 비중
(단위: 백만원, %)

구분 합계 영유아 아동/청소년 청년 중장년 노년 기타(중복)

전체
2,862,742 555,046 313,921 82,725 5,479 1,793,877 111,695 

100.0 19.4 11.0 2.9 0.2 62.7 3.9 

공통
2,434,998 445,430 248,890 16,917 3,455 1,648,094 72,212 

100.0 18.3 10.2 0.7 0.1 67.7 3.0 

자체
427,744 109,616 65,031 65,808 2,024 145,783 39,483 

100.0 25.6 15.2 15.4 0.5 34.1 9.2 

출처: 전북특별자치도 내부자료(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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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저출산 분야 예산 비중

전북특별자치도 저출산 분야 자체사업의 예산 비중을 보면 전체 1,971억 중 육아 70.7%, 출산 

11.5%, 가족 10.5%, 결혼 6.0% 등의 비중을 보인다. 향후 지역사회의 저출생 패러다임의 변화를 위

해서는 결혼 전 분야에서 신규 사업 발굴과 예산 투입 등이 필요하다. 

<표 9> 자체사업 중 저출산 분야 예산 비중
(단위: 백만원, %)

합계 결혼 전 결혼 임신 전 임신 출산 육아 가족

197,136 300 11,798 148 1,958 22,743 139,426 20,763 

100.0 0.2 6.0 0.1 1.0 11.5 70.7 10.5 

197,136 300 11,798 148 1,958 22,743 139,426 20,763 

100.0 0.2 6.0 0.1 1.0 11.5 70.7 10.5 

출처: 전북특별자치도 내부자료(2025)

(5) 대상 특성별 사업예산 비중

전북특별자치도의 인구분야 전체 예산 2조 8,627억 중 대상 특성별 분류를 살펴보면, 기준소득 

이하가 63.9%, 일반 29.1%, 일정 연령 이상 4.1%, 여성 0.5%, 예비부부/신혼부부 0.4%, 구직자/창

업지원자 0.5%, 다자녀가정 0.3% 등의 분포를 보이고 있다. 자체사업에서 보면 4,277억 중 일반 

72.1%, 일정 연령 이상 10.3%, 기준소득 이하 3.8%, 예비부부/신혼부부 2.5%, 다자녀가정 1.8%, 여

성 1.3%, 다문화가정 0.3% 등의 분포를 보인다. 특성별 예산분포에서 볼 때, 저출생 패러다임의 변

화를 위해서는 다자녀가정, 구직자/창업지원자, 예비부부/신혼부부 등에 대한 지원책 마련과 예

산 확대가 필요하다.

<표 10> 대상 특성별 사업예산 비중
(단위: 백만원, %)

구분 합계 일반
기준소득

이하
일정연령

이상
다자녀
가정

다문화
가정

여성
예비부부/
신혼부부

구직자/창
업지원자

기타

전체
2,862,742 831,984 1,828,408 117,838 7,607 1,753 13,029 10,716 15,487 35,920 

100.0 29.1 63.9 4.1 0.3 0.1 0.5 0.4 0.5 1.3 

공통
2,434,998 523,571 1,812,154 73,910 0 0 7,676 0 0 17,687 

100.0 21.5 74.4 3.0 0.0 0.0 0.3 0.0 0.0 0.7 

자체　
427,744 308,413 16,254 43,928 7,607 1,753 5,353 10,716 15,487 18,233 

100.0 72.1 3.8 10.3 1.8 0.4 1.3 2.5 3.6 4.3 

출처: 전북특별자치도 내부자료(2025)

(6) 지원방식별 사업예산 비중

전북특별자치도의 지원방식별 사업예산 비중을 보면 현금/현물이 76.5%, 서비스 6.9%, 바우처 

5.9%, 인프라 구축 4.8%, 감면/면제/대납 3.0%, 교육/홍보/정보제공 2.2% 등의 비중을 보인다. 이 

중 자체사업 내용을 보면 현금/현물이 50.2%, 감면/면제/대납 17.9%, 교육/홍보/정보제공 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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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프라 구축 9.0%, 서비스 3.9%, 바우처 3.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11> 지원방식별 사업예산 비중
(단위: 백만원, %)

구분　 합계 현금/현물 바우처
감면/면제/

대납
인프라구축 서비스

교육/홍보/
정보제공

기타

전체
2,862,742 2,191,267 169,010 84,585 137,113 197,535 64,121 19,111 

100.0 76.5 5.9 3.0 4.8 6.9 2.2 0.7 

공통
2,434,998 1,976,516 155,776 7,980 98,640 180,867 15,118 101 

100.0 81.2 6.4 0.3 4.1 7.4 0.6 0.0 

자체
427,744 214,751 13,234 76,605 38,473 16,668 49,003 19,010 

100.0 50.2 3.1 17.9 9.0 3.9 11.5 4.4 

출처: 전북특별자치도 내부자료(2025)

(7) 자체사업 중 지원혜택별 사업예산 비중

자체사업 4,277억 중 지원혜택별 사업 비중을 보면 돌봄 43.8%, 기반/시스템 16.0%, 교육 11.8%, 

양육 9.8%, 주거 6.0% 등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12> 자체사업 중 지원혜택별 사업예산 비중
(단위: 억원, %)

합계
양육
(비)

의료(비)지원 
소득
보장 

고용 주거 교육 건강 돌봄 안전
기반

시스템
기타

4,277 420 51 75 63 257 506 160 1,873 43 685 146

100.0 9.8 1.2 1.8 1.5 6.0 11.8 3.7 43.8 1.0 16.0 3.4

출처: 전북특별자치도 내부자료(2025)

(8) 신규/기존사업 비율

전북특별자치도 신규사업 비율을 보면 전체 419건 중 기존사업이 387건, 신규사업이 32건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자체사업의 경우 기존사업 313건, 신규사업 28건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인

구소멸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기 위해서는 지역에 특화된 신규정책들이 지속적으로 발굴

되고 관리되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본다.

<표 13> 신규/기존사업 비율
(단위: 건)

구분 신규 기존

전체 32 387

공통사업 4 74

자체사업 28 313

출처: 전북특별자치도 내부자료(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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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전년 대비 예산 투입 변화

전북특별자치도의 전년대비 예산 투입 변화를 보면 예산 증가율은 6.7%이며, 함께 일하고 돌보

는 사회 분야 전년대비 11.1% 증가, 건전하고 능동적인 고령사회 구축 5.5% 증가, 모두의 역량이 

발휘되는 사회 3.5% 증가, 인구구조변화에 대한 적응 12.4% 감소 등을 보이고 있다. 저출생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인구구조변화에 대한 적응 분야 비중이 높아질 필요가 있다고 본다.

<표 14> 전년대비 예산 투입 변화(전체사업)
(단위: 백만원, %)

전체사업 2024년 2023년 증감률(%)

계 2,862,742 2,672,344 6.7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 876,936 780,001 11.1 

건강하고 능동적인 고령사회 구축 1,789,577 1,690,807 5.5 

모두의 역량이 발휘되는 사회 119,371 115,168 3.5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적응 76,858 86,368 (12.4)

 출처: 전북특별자치도 내부자료(2025)

2. 저출산 정책 빅데이터 분석

1) 빅카인즈(BIGKinds) 분석

BIGKinds(Big Data-based Knowledge Information and News Data System)는 한국언론진흥재단

이 제공하는 뉴스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으로, 국내 주요 언론사 104개 매체의 기사 데이터를 수

집･정형화하여 제공하는 공공 데이터 기반 서비스이다(한국언론진흥재단, 2025). 텍스트 기반 뉴

스 기사, 사진, PDF 등의 정보를 통합하여 데이터베이스화한 후, 다양한 검색 기능과 텍스트 마이

닝 기법을 활용한 분석 도구를 제공함으로써 학술, 정책, 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 

BIGKinds는 뉴스 수집 시스템, 뉴스 분석 시스템, 뉴스 메타데이터 DB, 기사 원문 DB 등으로 구성

되어 있으며, 키워드 기반의 기사 검색뿐 아니라 시계열 분석, 키워드 빈도 분석, 관계어 네트워크 

분석, 형태소 기반 분석 등 다양한 분석 기능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연구자는 특정 주제에 대한 

뉴스 담론의 흐름, 언론의 관심도 변화, 정책 수용성 및 담론 지형 등을 정량적으로 파악할 수 있

다. 또한 BIGKinds는 뉴스기사에 대해 시기별, 이슈별, 지역별로 필터링이 가능하며, 추출된 데이

터를 기반으로 사회적 쟁점에 대한 인식 변화를 확인하고 주요 사건 및 정책 변화 시점과 언론 반

응의 상관관계를 분석하는 데 유용하다.

2) 연구방법

본 연구는 한국의 저출산 정책에 대한 언론 담론의 변화 양상을 분석하기 위하여 BIGKinds 뉴

스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을 활용하였다. 분석 대상 기간은 2010년 1월 1일부터 2025년 3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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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지로 설정하였으며, 이 기간 동안 ‘저출생(산) 정책’이라는 키워드를 사용하여 관련 뉴스를 검색

한 결과 총 2,670건의 기사가 수집되었다. 검색은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제공하는 전북지역 주요 

언론사(전북일보, 전북도민일보, 전라일보)들의 전체 기사 본문을 대상으로 수행하였다. ‘저출생 

정책’ 관련 주요 키워드(예: 출산율, 육아, 보육, 재정지원, 청년, 지방소멸 등)의 출현 빈도를 시기

별로 분석하였으며, 언론의 방향을 텍스트 분석을 통해 확인함으로써 언론의 저출생 정책 보도 동

향과 사회 담론 구조의 변화 양상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3) 분석결과

(1) 연도별 추이분석

전라북도의 저출생 대응 정책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2010년대 초반까지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

준을 유지하다가, 2016년을 기점으로 급격한 증가세를 보이기 시작하였다. 특히, 2019년에 정점을 

찍으며 전년 대비 두 배 가까이 증가하는 등 지역사회에서 저출생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이를 

정책적으로 대응하려는 노력이 본격화된 것으로 해석된다. 2020년 이후부터는 약간의 완만한 감

소 추세를 보이긴 하나, 여전히 2010년대 중반 이전에 비해 높은 관심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는 

저출산 문제의 구조적 장기화에 따른 정책 대응의 지속성과 사회적 논의의 확산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가장 큰 주목할 만한 변화는 2023~2024년에 다시 급격한 상승세를 보이며, 2024년에 최고치에 

도달했다는 점이다. 이는 중앙정부의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발표(2021~2025)와 연계

한 지방정부의 대응 전략 강화, 지자체 주도 인구정책 추진 및 실험적 시책 도입 등이 영향을 미쳤

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2025년에는 검색량 또는 보도량이 급감하는 모습이 나타난다. 이는 아직 연초라는 점

(데이터가 1~4월에 한정됐을 가능성), 또는 실질적인 정책성과 부족에 따른 관심 이탈 현상으로도 

해석할 수 있으며, 향후 데이터를 추가 확보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

<그림 3> 연도별 기사 추이 분석

   출처: 한국언론진흥재단(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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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심어 분석

지난 15년 동안 기사를 보면, 정책 실행 주체나 거점 지역으로는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완주

군, 익산시, 전주시, 정읍시 등의 전북 지역 지자체가 상위에 등장하고 있으며, 지자체, 지방자치단

체, 보건복지부, 위원장, 전문가 등 정책 설계 및 논의의 주체들도 연관어에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

서 정책 논의가 중앙-지방 모두에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구체적으로 ‘고령화’는 저출생 대응 정책과 가장 밀접하게 연결된 키워드로, 가중치 210.29, 빈도

수 789회로 분석되었다. 이는 저출생 현상이 단순한 출산율 감소를 넘어, 인구 구조의 고령화 심화

와 직결된 사회 문제임을 나타낸다. ‘전북특별자치도’는 가중치 136.82, 빈도수 473회로, 지역 주도

형 저출산 대응의 핵심 주체로서 지속적으로 언급되었으며, 전북특별자치도 차원에서 정책 추진과 

담론 생산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인구감소’는 가중치 118.20, 빈도수 545회로, 

저출산 정책의 배경이 되는 핵심 현상으로 부각되었으며, 지역 공동체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위기

의식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출산율’은 가중치 89.77, 빈도수 784회로, 저출생 대응 정책의 성

과를 판단하는 직접적인 지표로서의 중요성이 강조되며, 꾸준한 관심과 모니터링이 이루어지고 있

음을 보여준다. ‘일자리’는 가중치 57.11, 빈도수 550회로, 청년층의 결혼 및 출산을 결정짓는 주요 

요인으로 인식되며, 저출생 극복을 위한 경제적 기반 마련의 중요성을 시사한다. ‘김제시’는 가중치 

56.50, 빈도수 391회로, 전라북도 내 기초지자체 중 저출생 대응 사례로 주목되었으며, 지역 특성

을 반영한 정책 실험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완주군’은 가중치 54.25, 빈도수 537회로 

분석되며, 지방자치단체의 저출생 대응 중심지 중 하나로서, 지속적인 정책 수행 및 사례 발표가 

언론에 빈번하게 언급된 것으로 해석된다. 출산장려금 또한 가중치 52.23, 키워드 빈도수 173으로 

핵심이슈로 부각되어 저출생 극복을 위한 논의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표 15> 중심어 분석

키워드 가중치 키워드 빈도수

고령화 210.29 789

전북특별자치도 136.82 473

인구감소 118.2 545

출산율 89.77 784

일자리 57.11 550

김제시 56.5 391

완주군 54.25 537

출산장려금 52.23 173

지방소멸 51.1 210

고령사회 47.57 274

지자체 44.04 344

인구문제 43.18 199

익산시 38.7 273

실효성 35.58 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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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국언론진흥재단(2025)

(3) 연관어 분석

최근 우리 사회에서 가장 큰 위기 중 하나로 대두되고 있는 문제는 저출생이다. 이에 따라 정부

와 지방자치단체들은 다양한 인구정책과 저출생 극복 대책을 마련하고 시행하고 있으며, 이와 관

련된 연관어들을 중심으로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은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먼저,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대통령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직접 주재하며 “국가가 아이들

을 책임져야 한다”는 발언을 통해 저출생 문제를 국가적 어젠다로 천명한 점과, 복지, 교육, 일자리, 

주거, 세제, 여성 경제활동 등 복합적인 문화적 요소들이 얽힌 저출생 문제의 원인을 재평가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을 강조하고 있는 점이 강조되고 있다. 또한, 출산율이 낮은 지역에 대한 컨

설팅, 우수 지방자치단체 인센티브 확대, 합동평가 강화 등을 통해 지자체의 역할을 적극 유도하고

자 하는 행정안전부의 정책 변화도 보인다. 이 과정에서 연관어로는 출산율 평가, 정책 효과성, 인

센티브, 컨설팅 등이 등장하며 정책의 성과 중심 평가체계로의 전환이 핵심임을 보여주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와 그 산하 기초지방자치단체들은 정부 정책에 발맞춰 다양한 대응을 이어가고 

있다. 예를 들어, 완주군은 ‘러브완주’라는 슬로건 아래 체험형 홍보부스를 운영하며 임신･출산･
건강･놀이체험을 연계한 인구정책 홍보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관련된 연관어로는 체험 부

스, 인식 개선,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생애주기별 정책 가이드북 등이 나타나고 있다. 진안군의 

경우, 군수와 교육청, 군의회 등 지역 기관들이 함께 참여하는 릴레이 챌린지를 통해 군민 참여형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으며, 결혼장려금, 임신축하금, 출산장려금, 귀농귀촌 정책 등 다각적인 접

근이 이뤄지고 있다. 이는 참여형 저출생 극복 캠페인, 지역 주도형 인구정책, 생애주기별 지원 등

의 연관어와 연결된다. 부안군은 산림조합과 협약을 맺어 출생아에게 생애 첫 통장 개설을 지원하

인구유출 34.59 76

전주시 28.62 291

토론회 27.12 204

경제적 부담 25.71 106

보건복지부 25.55 121

인구교육 24.36 147

인구절벽 24.22 99

위원장 23.66 211

지방자치단체 23.55 79

정읍시 22.5 147

순창군 22.48 177

전문가 21.77 203

부안군 21.62 219

청년들 19.75 178

저출생 19.47 233

남원시 17.03 118

중요성 16.37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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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으며, 기업체 협의회, 교육지원청, 농어촌공사 등과 협업체계를 구축해 민관이 함께하는 인

구정책 실천 운동을 벌이고 있다. 여기서는 출산 친화적 분위기, 군민 인식 개선, 가족친화 직장문

화, 기관 단체 협력, 릴레이 실천 협약 등의 키워드가 연관어로 나타난다. 이 외에도 전북연구원과 

보건사회연구원, 대학 교수진이 참여한 정책토론에서는 청년 정착, 아빠 육아참여, 지역일자리, 

대학 역할 등 사회구조 변혁과 패러다임 전환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졌으며, 여기서의 연관

어는 청년 지원, 일과 육아 병행, 교육 개선, 사회적 합의 형성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정리하면 저출생 대응 정책과 관련된 연관어는 다음과 같은 3가지 축으로 분류할 수 있다. 제도 

및 정책 연계어로는 출산장려금, 양육비 지원, 난임 지원, 아이돌봄 서비스, 육아휴직, 신혼부부 주

택지원, 부모급여 등이 있으며, 행정 및 실천 관련어로는 지자체 평가, 인센티브, 실천 협약, 캠페

인, 정책 홍보, 생애주기 지원이 있고, 사회문화적 키워드로는 인식 개선, 가족친화 문화, 청년 정

착, 일과 삶의 균형, 여성 경제활동, 민관 협력 등이 나타난다. 

이처럼 저출산 연관 정책 언어는 단순한 출산 장려를 넘어, 생활 전반의 구조적 변화와 문화적 

전환의 필요로 확장되는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지방정부는 이를 포괄적･체계적 접근을 통

해 해결하려는 노력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4> 연관어 분석

                         출처: 한국언론진흥재단(2025)

Ⅳ. 분석결과의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1. 분석결과의 요약

전북특별자치도는 지속적인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인해 인구구조의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다. 

2001년 201만 명이었던 인구는 2023년 175만 명으로 감소하였으며, 2018년 이후 감소 폭이 커지

는 추세가 나타나고 있다. 도내 14개 시･군 중 완주군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인구가 감소하였는

데, 이는 청년층의 수도권 및 타지역으로의 유출이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이러한 인구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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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을 지역 현황과 부문별 재원으로 구분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별 현황은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전북특별자치도는 거의 모든 연령대에서 인구 감소

세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어 전북특별자치도의 인구정책 패러다임 전환이 시급한 상황이다. 인

구정책 실태조사에 따르면, 출산 및 양육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일자리(23.2%), 보

육･돌봄 서비스 지원(22.2%), 주거 안정(22.1%)이 꼽혔다. 이는 안정적인 사회･경제적 환경이 마련

되지 않으면 출산율 상승이 어렵다는 것을 보여준다. 전북특별자치도의 인구 유출은 주로 20~30

대에서 발생하며, 주요 원인은 교육과 일자리 부족이다. 20대 초반은 교육을 위해, 20대 후반과 30

대 초반은 일자리 및 주거 문제로 타지역으로 이동하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특히, 수도권 

및 대도시로의 유출이 심화하고 있는데, 경제활동인구와 임금근로자의 순유출이 뚜렷해 지역 내 

산업구조 개선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시급한 과제로 지적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북특별자치도는 출산장려금 지급을 넘어, 지역 특성에 맞춘 맞

춤형 인구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일자리 창출, 주거 안정 지원, 보육 및 교육 환경 개선, 청년

층 정착을 위한 종합적인 사회･경제적 지원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며, 무엇보다 수도권으로의 

인구 유출을 막기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 인구감소 추세를 단기적으로 완화하는 것을 

넘어서, 장기적인 인구구조 변화를 이끌 수 있는 지속가능한 정책이 요구된다.

둘째, 정책예산의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인구감소와 고령화 문제에 대

응하기 위해 다양한 인구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그 정책은 크게 저출생 대응, 고령사회 구축, 청년 

지원, 인구구조 변화 적응 등으로 구분된다. 인구정책 예산에 대한 분석 결과를 보면 상당 부분이 고

령사회 구축에 집중되어 있으며, 청년층 유입과 저출생 대응을 위한 예산 투입은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특별자치도의 인구정책 총 예산(2조 8,627억 원) 중 고령사회 구축 예산이 전

체의 62.5%를 차지하며, 반면 저출생 대응 예산은 2.7%에 불과하다. 이는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대

응보다는 기존의 고령화 문제 해결에 치우친 정책 방향을 보여준다. 특히, 아동돌봄과 노인돌봄 예

산 비중이 60% 이상이지만, 청년층을 위한 예산의 비중은 2.9%에 불과해 청년층 유출을 막기 위한 

정책 개발과 예산 투입이 시급함을 시사한다. 또한,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아 추진되는 공통사업에 

의존도가 크고, 자체사업의 예산 비중이 전체 예산의 14.9%로 지역 특성에 맞춘 맞춤형 정책을 추진

하기에는 예산이 크게 부족하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한편, 생애주기별 예산 비중을 보면, 노년

층(62.7%)에 대한 지원이 대부분이고, 영유아(19.4%), 아동･청소년(11.0%), 청년(2.9%), 중장년(0.2%)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청년층에 대한 예산 비중이 적다는 점에서, 전북특별자치도로 청년층을 유

입하고 정착시킬 수 있는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시급하다. 저출생 대응 예산의 경우, 출산 이후(육아 

70.7%)에 집중되고 있으며, 결혼 및 임신 단계 지원 예산은 6~1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

한 예산편성은 청년층의 결혼과 출산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어려운 수준이며 결혼 및 임신 단계에 

대한 지원을 크게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편, 현금 지원 중심의 정책은 단기적으로는 효과를 볼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 청년층의 지역 정착을 유도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또한, 구직자, 창업지원자, 

다자녀 가정, 예비부부/신혼부부 지원 예산이 전체의 1~3% 수준에 불과하여,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정책이 실질적인 결혼･출산 장려로 이어지기 어려운 구조임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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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전북특별자치도 저출산 정책 네트워크 분석결과 저출산 문제는 단일 요인이 아닌 복합적 

문제로 인식되고 있었다. 고령화, 인구감소, 인구 유출, 지방소멸, 인구절벽 등이 모두 상위 키워드

로 등장해 저출생은 단순히 출산율 저하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인구구조 위기로 연결되

고 있다. 특히, ‘고령사회’와 ‘지방소멸’이라는 키워드가 동시에 등장한 것으로, 지역 불균형과 고

령화가 동시에 지역 인구구조를 악화시키고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청년 일자리 및 경제적 부담이 

전북특별자치도 저출산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자리’, ‘경제적 부담’, ‘실

효성’ 등의 키워드는 저출산 정책의 타겟이 청년층이며, 출산장려금 외에도 사회적･경제적 기반

에 대한 개선 요구가 크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는 단기적 인센티브가 아닌 장기적 생활 안정 중심

의 정책 설계가 필요함을 보여준다. 이 외에도 정책 실효성 및 지자체 주도 정책의 중요성이 강조

되고 있는데, ‘지방자치단체’, ‘토론회’, ‘전문가’, ‘위원장’ 등의 키워드 출현은 지역 차원에서의 문

제 해결 의지와 정책 논의의 다양성을 시사한다. 특히 ‘실효성’이라는 키워드가 등장한 것은 기존 

저출산 정책이 실질적인 인구 반등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을 반영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또한 전북특별자치도 및 산하 시･군의 적극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도 나타났는데 ‘전북

특별자치도’, ‘김제시’, ‘완주군’, ‘전주시’, ‘정읍시’ 등이 자주 언급되는 것은 해당 지역이 저출산 

문제 대응에 있어 정책적 실험과 담론의 중심에 서 있음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지방자

치단체별 맞춤형 인구정책과 성과 분석에 따른 정책 피드백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2. 정책적 시사점

전북특별자치도는 지속적인 인구감소와 고령화 문제에 직면해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

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시행 중인 정책들은 저출생 사회구조 변화에 제대로 대응하

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앞으로 다양한 지역 맞춤형 인구정책을 발굴하고 강력하게 추진

할 것이 요구되고 있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를 토대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인구구조 측면에서 일자리･주거 정책 등 청년층 유출에 대한 대응이 요구된다. 전북특별

자치도의 청년층(18~39세) 인구는 2013년 52만 명에서 2023년 39만 명으로 급감하였다. 이는 수

도권으로의 청년층 유출이 지속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주요 원인으로는 지역 내 양질의 일자리 부

족, 주거 환경의 미흡, 문화･여가 시설의 부족 등이 꼽힌다. 특히, 대학 진학을 위해 수도권으로 유

출된 청년 중 대부분이 지역으로 회귀하지 않는 점을 고려할 때, 일자리 창출 및 주거 안정 정책의 

실효성이 낮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전북의 청년 지원 예산 비중은 전체 인구정책 예산의 2.9%에 불

과하며, 청년층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고용 연계형 주거 지원, 스타트업 및 창업 활성화 

정책, 지역 대학과 기업 간 연계 강화 등의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특히, 청년층이 지역을 떠

나는 주요 원인(일자리, 주거, 문화･여가 부족)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대응하는 맞춤형 정책의 발

굴과 지원이 필요하며, 무엇보다 우선해 청년의 주거 개선 및 일자리 창출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 

수도권으로 떠나는 청년이 지역에 머물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야 한다.

둘째,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장기적 정책이 필요하다. 전북특별자치도의 인구구조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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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고령화와 저출생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장기적인 대응 전략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 기준 전북의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율은 24.1%로 전국 평균(19.0%)보다 높고, 

2050년에는 70만 명 이상이 노년층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청년층 유출과 저출생으로 인해 

생산가능인구(15~64세)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이로 인한 경제활동 인구의 감소는 지역경제

를 크게 위축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외국인 유입 확대, 중장년층 경제활동 참여 활성화, 

연령별 맞춤형 일자리 창출 등 장기적이고 통합적인 인구정책이 필요하다. 이러한 생애주기형 저

출생 대응 정책은 저출생과 전쟁을 선포한 경북도 사례를 보면 더 명확해진다. 경상북도는 만남부

터 출산, 돌봄, 주거, 일･생활 균형, 양성평등까지 전 생애 주기를 아우르는 종합적 정책 체계를 구

축하였다. 특히, ‘청춘동아리’, ‘솔로 마을’ 등 지역 공동체 기반의 만남 주선과, 미역 지원･콜택시 

등 출산 친화적 생활 밀착형 지원이 돋보인다. 뿐만 아니라 긴급 돌봄･24시 시간제 보육 등 맞춤

형 돌봄 정책과 청년･신혼부부 주거지원, 아빠 교실 등 가족 친화 프로그램은 실효성 높은 통합적 

저출생 대응 모델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셋째, 결혼 지원 및 출산･양육 지원을 늘리는 정책의 확대가 필요하다. 본 연구의 분석에서 보

면,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이 출산 이후 지원(육아･보육)에 집중되어 있어 실제 출산 

유인 효과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출산 감소의 주요 원인 중 하나는 늦어지는 결혼과 낮은 

혼인율이다. 초혼 연령은 2000년 27.2세에서 2022년 32.3세로 상승하였으며, 2022년 혼인 건수는 

5,300건으로 2000년(11,300건) 대비 절반 가까이 감소했다. 그러나 현행 인구정책은 청년층의 결

혼과 신혼부부를 지원하는 정책이 미흡하다. 청년층이 결혼을 기피하는 사회경제적 요인(주거, 일

자리, 안정성 등)에 대한 대응이 부족한 상황이다. 앞으로 결혼 및 출산 지원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

하기 위해 예비부부 및 신혼부부 대상 지원 확대 및 결혼･출산을 위한 재정적 지원뿐만 아니라 사

회적 인프라 확충이 필요하다. 특히 결혼 비용 절감 정책 강화, 주택 지원 확대, 신혼부부 초기 정

착 지원 등을 통해 기존의 육아 중심 지원에서 결혼 및 임신 단계 지원 확대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

하다. 요컨대 현금 지원 중심 정책에서 벗어나 주거･일자리 연계 지원 및 가족친화적 환경을 조성

하는 정책이 중요하다.

넷째, 현금 지원 중심 정책에서 벗어나 지역사회의 정주 여건을 출산 및 양육 친화적으로 개선

하는 것이 시급하다. 현행 전북특별자치도의 인구정책은 현금 지원(출산장려금, 양육수당 등)에 

치우쳐 있다. 청년세대의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정책이 일부 마련되었지만 규모나 내용이 미흡해 

출산 증가로 이어지는 인프라 구축(직장 내 육아 환경 개선, 공공 돌봄 서비스 확대 등)과 개선에

는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앞으로 청년층을 위한 서비스･바우처･일자리 연계 지원 확대 및 문

화･여가 시설 및 교육･보육 환경 개선을 위한 대폭적인 투자 확대가 요구된다. 또한, 워킹맘과 맞

벌이 가구를 위한 지원이 미흡하며, 육아･보육 부담 완화를 위한 사회적 돌봄 서비스가 충분히 제

공되지 않고 있다. 앞으로 보육의 공공성 강화, 공공 산후조리원 확충, 맞벌이 부모를 위한 유연 근

무제 확대 등의 정책이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중앙정부 공통사업 의존을 벗어나 지역 맞춤형 정책을 확대해야 한다. 전북특별자치도

의 인구정책은 대부분 중앙정부의 지원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 지역 맞춤형 정책이 부족한 실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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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현재 자체사업 예산 비중은 14.9%에 불과하며, 주로 중앙정부 주도의 공통사업(85.1%)에 의존

하고 있다. 이는 지역별 특성과 인구구조를 고려한 맞춤형 정책 개발이 부족함을 의미하며, 전북

특별자치도의 인구 특성에 맞춘 차별화된 전략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예를 들어, 농촌 지역의 경

우 청년 농업인 유입, 귀농･귀촌 지원 확대, 지역 특화 산업 육성과 같은 전북의 농촌･중소도시 특

성을 반영한 정책 개발 및 지역별 산업 특화 및 균형 발전을 위한 맞춤형 지원 강화가 필요하다. 

특히, 도내 시･군의 지역적 특성을 살린 특화된 인구유입정책을 발굴해서 추진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저출생에 대응하는 지역사회구조 구축이라는 큰 틀에서 전북특별자치도의 인구정

책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동안 저출생과 고령화를 함께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고령화 

사회 대응에 치중함으로써 저출생에 특화된 예산을 확보하고 저출생 대응 정책을 적극적으로 발

굴하고 추진하기 어려운 구조적 문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저출생과 고령화는 별개의 정책으로 추

진하여야 정책의 효과를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법률과 조례의 개정을 통해 정

책을 분리해 대응할 필요가 있다(주상현 외, 2025). 또한 인구정책을 전담하는 부서를 확대하고 기

능을 강화해서 지역의 인구문제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을 수행하고 지역 현실에 맞는 정책을 개발

할 수 있도록 인구정책에 대한 연구기반을 확충해야 한다. 특히 국가의 정책방향이 담긴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기반으로 전북특별자치도의 인구정책도 저출산･고령

화라는 같은 틀에서 정책이 개발되고 추진되고 있다. 앞으로 인구감소에 대한 지역의 심각성을 고

려할 때 저출생과 고령화를 분리하여 정책과 예산이 별도로 추진하는 비전과 전략이 필요하다. 현

행 인구정책은 전체 예산 중 고령화 예산이 63% 이상을 차지하기 때문에 노인정책을 중심으로 전

북특별자치도의 인구정책이 추진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Ⅴ. 결론

중앙정부는 인구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이를 총괄하는 컨트롤 

타워가 존재한다. 그러나 지방정부의 경우에는 각 지역이 자체적으로 인구정책을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정책 추진의 방향성을 정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광역지방자치단체 

17곳과 기초지방자치단체 243곳이 각각 인구정책을 마련해서 시행하고 있다. 이는 2017년부터 행

정안전부가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가 독립된 인구정책 전담 부서를 두도록 권

고한 것과 관련된다. 이 권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기존의 보건 관련 부서에서 기획부서 또

는 별도의 독립부서로 인구정책 담당 기능을 넘겼다. 그러나 중앙정부조차도 인구정책의 방향을 

명확히 설정하지 못한 상황에서 지방정부가 인구문제의 원인을 분석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

련하는 것은 어려운 과제가 되었다. 특히 현 정부에서는 저출생 대응 정책을 총괄하는 저출산･고

령사회위원회의 존재감은 거의 없어 보이며, 홈페이지 자료들도 3-4년 전 자료들이 게시되어 있

을 정도로 인구정책 총괄 부서로서 활동이 보이지 않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인구감소에 직면한 지방정부들은 그 심각성을 인지하여 중앙정부의 공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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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은 물론 독자적인 정책을 발굴해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의 인구정책은 저

출생 대응보다는 고령사회 대응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으며, 청년층 유출을 막기 위한 적극적인 대

책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정책 수요 조사 및 분석이 체계적으로 수행되어야 하고 인구정

책의 영역과 인구변화를 유형별로 파악해 나가야 한다. 또한 청년층 유출을 방지하고 저출생에 대

응하기 위해서 주거･일자리･교육･보육 등 장기적으로 결혼, 출산, 돌봄 친화적인 지역사회 구조

를 만들어 가는 통합적 정책이 추진되어야 한다. 정리하면 전북특별자치도는 단기적인 출산장려 

정책에서 벗어나 장기적인 관점에서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고, 중앙정부 주도의 획일적인 정책

에서 벗어나 자체사업 비중을 확대해 지역 맞춤형 저출생 대응 정책을 강화하는 등 지속 가능한 

인구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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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n Analysis of Local Government Population Policies and Policy Implications:
Focused on Jeonbuk State

Ju, Sang-Hyeon

Yoon, Seong-Ho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demographic decline in Jeonbuk State, Korea, and analyze the 

status of local government responses to low fertility, ultimately suggesting strategic directions for 

future population policies. Utilizing population statistics from Statistics Korea, budget data from 

Jeonbuk State, and network analysis of media big data, the study offers a multidimensional 

exploration of demographic structure and policy trends. 

The findings reveal a continued population decline in the region, with particularly severe 

outmigration among young adults and a significant drop in school-age population. Nevertheless, 

existing policies remain heavily focused on increasing the total fertility rate and expanding 

childcare services, while investments in youth and prospective couples are insufficient. Budget 

analysis further shows a high dependence on central government funding, with numerous local 

initiatives but limited actual financial input, primarily concentrated on direct cash or in-kind 

support. Age-specific policy analysis indicates a disproportionate emphasis on the elderly, while 

direct support for youth, middle-aged groups, and core target populations such as multi-child 

families and newlyweds is minimal.

The policy implications of this study are threefold. First, addressing youth outmigration requires 

strengthened policies on employment and housing, alongside long-term strategies to adapt to 

demographic changes. Second, there is an urgent need to shift from cash-based support to 

policies that enhance local living conditions in a more fertility- and childrearing-friendly manner. 

Third, Jeonbuk State must reduce its reliance on centrally designed programs and instead develop 

tailored, community-based initiatives. A region-specific framework that promotes structural 

responses to low fertility should guide future demographic strategies in Jeonbuk.

Key Words: population policy, demographic decline, youth outmigration, low fertility, jeonbuk 

province, bigkinds analysis


